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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여국 기후변화 개발협력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방안 모색 :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욱래, 김현아, 김혜미, 조혁성, 최다예, 최다현

[기후변화를 위한 변화 연구 모임]

1.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3대 축으로 2030년까지 전 지구적 발전을 통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

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에 대한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현재 SDGs 이행을 저해

하는 가장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협 요인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지구적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사회경제적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유엔기

후변후협약(1992년), 파리기후협정(2015년)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했으나, 기후변화가 지구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저지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접목을 탐구하는 연구는 SDGs 달성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집중되는 글로벌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개

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수자원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인 복합 위

기를 초래한다. 특히 사헬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온도가 1.5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소말리아

에서는 강수 부족으로 2024년 영양실조 비율이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전체 탄소배출량의 극히 일부(0.13%)만을 차지하는 사헬 지역 농민들이 감내해야 할 기후변화의

무게는 극단적인 지구적 불평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2025년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서 제2차 아프리카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주된 피해자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 주요 개발원

조 공여국들에게 새로운 협력 방식과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공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개발협력 의제를 선도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이 증대되

는 외교적 현실은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시급히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미흡

한 기후변화 대응 탓에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 Award)'을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수상하는 오명을 안았다(한겨레, 2024).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의 선정 배경으로 화석연

료 투자와 기후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

처럼 한국은 기후변화 ODA에 대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개발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ODA 정책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후-개발 넥서스(Climate-Development Nexus)' 담

론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성과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ODA 정책을 비교 분

석함으로써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효과적인 기후변화 ODA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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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저자(연도)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연구
KOICA(2009) ODA 전략으로써의 기후 변화 대응 방향 분석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KIEP(2013)

공여 정책의 결정 요인 분석 및 통합적 접근의 중요

성 강조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ODA
풀씨연구회 4기

(2020)1)

수출입은행과 국내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평

가 및 한국의 그린 ODA 역할 모색

기후변화 ODA사업을 통해 본 KOICA

사업의 성주류화 현황과 개선 과제

김은경, 김현아

(2024)

기후변화 ODA 사업의 성주류화 요소의 연계 수준

분석

[표 1] 한국의 기후변화 ODA 정책 관련 선행 연구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한국 ODA 정책의 전략적 방향 모색에 집중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공공기관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KOICA, 2009; KIEP,

2013), 한국의 기후 ODA 규모 확대와 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근의 기

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들은 국내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었

다. 이는 기후 정책이 젠더 성주류화와 같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김

은경·김현아, 2024), ODA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를

탐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개발 넥서스의 이론적 틀

과 국제적 정책 기준을 통해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에 대한 실증적인 제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후-개발 넥서스(Climate-Development Nexus)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

해 세 가지 주요 이론적 축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계경제포럼(WEF) 넥서스의 논의 확장 과정을

분석하여 기후와 개발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외부

불경제 문제를 다루는 아서 피구(Arthur Pigou)의 사회적 비용 이론과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의 정리 등 경제학적 이론을 검토하여, 환경적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및 거래 비용

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

를 다루기 위해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였다. 정책 사례 연구는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검증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지표를 주요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CCPI를 기준으로 파리 기후 협정 체제

(Post-2015) 하에서 기후 성과 지표가 꾸준히 상향한 두 국가(덴마크, 노르웨이)와 꾸준히 하향한

두 국가(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적 특징과 전략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 ODA 정책에 대

한 실질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기후-개발 넥서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

으로 다음으로 3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국제개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심층 분

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담론을 바탕으로 기후-개발 넥서스가 기후변화 ODA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기후변화 ODA의 주요 특징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덴마

크,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략적ODA의 필요조건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기후변화 ODA 정책을 위한 제언점을 제시한다.

1) 동 연구는 우철호, 김선호 등 총 6인이 공동연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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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기후-개발 넥서스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과 그

이론적 배경을 탐구한다. 국제사회의 대응 담론은 SDGs의 3가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개발의 관

점에서 검토되며, 각 담론이 추구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나아가, 선진적인 개발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하고 SDGs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본 장의 분석은 전

략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ODA 정책의 조건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기후-개발 넥서스(Climate-Development Nexus)

기후-개발 넥서스는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안보, 자원, 거버넌스 등 다양한 차원

의 복합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진화해 온 개념이다. 초기 논의는 2011년 10월 OECD 글로벌 환경

포럼에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를 논의하며 시작되

었다. WEF Nexus는 인류에게 필수적인 세 가지 자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자원 안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해당 논의는 2012년 제6차 세계물포럼(WWF)을 통해 기후변화와 개발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농촌경제 연구원, 2018). WEF 넥서스가

기술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한 개념이라면, 기후-개발 넥서스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사회

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명한다. 즉,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적 위협이 아니라, 불안정, 빈곤, 거

버넌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위협 증폭제(risk multiplier)’로서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Peter

Läderach et al., 2023) 이러한 기후변화를 안보 문제 인식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개발협력 과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구축

(Peacebuilding)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HDP 넥서스 접근법으로 확대되었다. 이 접근법은 기후변화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개발 문제와 갈등

재발을 막아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불안정성을 심화시

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기후-개발 넥서스 논의의 심화 과정은 기후변화를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다. 논의의 최초 의제화는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반기문 UN 사무총

장은 기후변화를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요성을 역설했다(Reuters, 2007).

이후 2011년 개최된 본 컨퍼런스(Bonn Conference)는 기후-개발 넥서스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산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녹색 경제(Green economy)

로의 전환이 논의되면서, 기후-개발 넥서스가 국제 정책의 핵심 의제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기후

변화 관련 의제는 구체적인 기후 행동 이행 방안과 재원 확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29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신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를 논의하면서 기후와

개발의 상호 연관성을 재확인했다. 유엔 역시 2025년 7월 ‘기후 및 SDG 시너지 솔루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논의가 발전했다.

논의 과정을 종합하자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개발을 더 이상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연계성(Nexus)을 지닌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위협

증폭제로서 개발 성과를 저해하고 빈곤 및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 생태계 보호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발협력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기후-개발 넥서스 심화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제 개발의 새

로운 규범이자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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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후-개발 넥서스 도식화

출처: Munasinghe(2001)

 2) 국제사회의 대응

이번 절에서는 SDGs의 3가지 관점(경제, 사회, 환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후-개발 넥서스가 개발 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경제적 관점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 둔화가 명확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제 의제로 부상했다.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이하면서 병렬적

인 경제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 최소화’라는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구조적 접근이다. 두 가지 경제 담론은

기후 정책 설계의 주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먼저, 효율성 중심 이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이슈를 제3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외부

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학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흐름으로 귀결되었는데 먼저 아서 피구(Arthur Pigou)는 외부

불경제를 야기하는 행위에 ‘세금(피구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생산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널드 코즈(Ronald Coase)는 정부 개입 없

이도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를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오염 배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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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산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마련한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도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 가격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논리는 교토의정서(1997년) 제17조를 통해 국제적 동의를 얻게

되었다. 이는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둔 탄소 감축 논의가 전 지구적 목표를 위한 핵심적인 메커니

즘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은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경제 구조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인 구조로 변화시키려는 구조적 접근 방식의 담론이다. 이 논의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이 인류 문명에게 불가역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에 배경을

둔다(IPCC, 2018). 이론적으로 녹색전환은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탈성장 이론(Degrowth Theory)

과 기후 문제를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의 기회로 보는 녹색 성장 이론(Green Growth)의 접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제러미 리프킨(Jermey Rifkin)은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장하면서 산업 시스템의 진화가

녹색전환의 핵심 동력임을 제시했다. 이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 전반의 급진

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2) 사회적 관점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관점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사회 전반에 걸

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에 주목한다.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환의 비용과 편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

여할 것인지 등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대응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담론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논의로 구분하여 분석 할 수 있다

(Suvi Huttunen et al., 2022).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을 통해 구

체화되었다. 이 개념의 뿌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미국 노동운동에 있다. 당

시 노동조합의 지도자였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유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

했다. 1993년 마조치는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

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환경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최초의 사례다. 이 제안

은 실직 노동자에게 재정 지원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환의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

야 한다는 공정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경원, 이지웅, 2023).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의로

운 전환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와 연계되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기후 정책의 절차적 정의로써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협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의도 함께 진전되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복잡

성,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단독으로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기인

한 것이다. 주요 이론가로, 게리 마크스(Gary Marks)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배

경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odel)‘을 제시했는데 해당 모델은 중앙정

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정책

대안 도출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

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Liesbet Hooghe et al.,

2020). 다층적 거버넌스는 포괄적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도

록 심리적, 문화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뒷받침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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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9년 ‘프랑스 시민기후협약’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논의의 심화는 COP28(2023

UAE)에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기금 출범이 합의된 것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의 선진국의 재정적 책임을 공론화한 사회 개발 논의의 핵심 성과로 인정받는다.

(3) 환경적 관점

환경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생태계 보존과 통합적 접근 논의로 구성된다. 생태계 보

존 논의의 핵심적인 접근법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연기반해법 개념은 200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적응(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는 맥락에

서 처음 제시했으며, 이후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공식적인 국제 정책 의제로 자리 잡

았다. 이후, 생태계 기반 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EbA) 접근법은 자연을 보호 대상이

아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해결 방안으로 재평가했다(박진한 외., 2022). 습지 복

원, 산림 보전, 맹그로브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 흡수(Mitigation) 능력을 활용하고 홍수 방지, 물

정화, 식량 공급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해당 접근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아닌 '솔루션' 창출 기회로 인식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여 SDG 13(기후행동) 등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환경적 논의는 통합적 접근으로써 국제 거버넌스 구조와 자원 안보 문제까지 확장된다. 기후변

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1979년 2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 WCC)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WEF(물-

에너지-식량) 넥서스와 같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적 취약성이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한편 환경적 관점은 세계 거버넌스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를 통해 선

진국과 개도국 간의 환경적 책임 불균형 문제를 조명한다. 이러한 구조는 역사적 책임에도 불구하

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기후 정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

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UN SDGs, 2020). 환경적 관점은 환경의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강

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국제 재정 분담과 책임 이행을 강조한다.

개최연도 명칭 개최 장소 주요 논의

2016 COP21 모로코 마라케시 파리협정 이행 규범 수립

2017 CPO23 독일 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8 COP24 폴란드 카보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 보고 표준안 마련

2019 COP25 스페인 마드리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2021 COP26 영국 글라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의무화

2022 COP27 이집트 샤름엘세이크 손실 및 피해(Loss and Demage) 출범 최종 합의

2023 COP28 UAE 두바이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공식 출범

2024 COP29 아제르바이잔 바쿠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

[표 2] 신기후체제(Post-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출처: 외교부 대표페이지, 2024.



7

3. 분석틀

본 연구는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로 기후변화대

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활용한다. CCPI는 2005년부터 독일의 비영

리 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와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글로벌 시민사

회연대체인 기후 행동 네트워크 인터내셔널(Climate Action Network)의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연례 평가 지표이다. 이 지수는 각국의 기후 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CCPI는 총 100점을 기준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온실

가스 배출(GHG Emissions),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에너지 사용(Energy Use), ▲기후

정책(Climate Policy) 네 가지 핵심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각

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검증한다. CCPI는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후 대응을 완

전히 이룬 국가가 없다는 의미로 1~3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CCPI의 방법론적 특징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와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결합했으며, 그 기준점

을 국제사회의 합의 목표에 맞춘다는 점이다. 규범적 기준(Normative Benchmark)은 모든 정량

지표는 파리협정 목표인 "2°C 보다 훨씬 낮은 수준(well-below-2°C)"와 일치하는 경로(compatible

pathway)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국의 노력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적 목표에 얼마

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정책 부문 평가의 특수성으로는 '국가 기후 정책'과 '국제 기후

정책' 항목(20% 비중)은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협력적인 정성적 평가를 받는다. 패

널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 구체성,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리더십 등을 검토하며, 이는 정량 지표

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국가의 실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

방식은 기후정책 성과 지표를 넘어서, 기후-개발 넥서스(Climate-Development Nexus)와 같은 복

합적인 국제 개발 협력 의제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구분 가중치 주요 분석 내용

온실가스 배출

(GHG Emissions)
40%

객관적 정량 데이터 (국제 에너지 기구(IEA), UN 등)를 기반으로,

1인당 배출량, 추세, 2°C 이하 목표 경로 대비 적합성 등을 계산

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gy)
20% 객관적 정량 데이터를 사용 전체 에너지 공급 대비 비중 및 개발 추세 측정

에너지 사용

(Energy Use)
20% 객관적 정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에너지 사용 수준과 효율성 추이 측정

기후 정책

(Climate Policy)
20%

각 국가에서 활동하는 환경 및 기후 전문가, NGO 및 연구 기관의 전문가

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며, 점수는 국내외 기후 정책의 질

과 목표 수준을 평가

[표 3] CCPI 지표 구성

출처: CCPI.or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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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후와 개발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파리협정 체제에서 CCPI을

준거기준으로 기후변화 정책이 진보 또는 후퇴한 사례를 분석한다. 기후변화 정책 수준이 지속적

으로 상승한 국가의 사례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기후변화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기후변

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한 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CCPI 지표 분석과 기후변화 정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점

을 도출하였으며, 아프리카 ODA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주의해야 할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2] 2016-2025 사례연구 대상 국가 CCPI 점수(Overall) 변화 추이

출처: CCPI.org, 202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덴마크 71.19 61.87 59.49 61.96 71.14 69.42 76.67 79.61 75.59 75.59

노르웨이 54.65 52.9 67.99 62.8 61.14 65.45 73.29 64.47 67.48 67.48

미국 54.91 51.04 25.86 18.82 18.6 19.75 37.39 38.53 40.59 40.59

프랑스 65.97 66.17 59.8 59.3 57.9 53.72 61.01 52.97 57.12 59.18

한국 37.64 38.11 25.01 28.53 26.75 29.76 26.74 24.91 29.98 29.98

[표 4] 2016-2025 사례연구 대상 국가 CCPI 점수(Overall) 변화 추이

출처: CCPI.or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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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 정책

덴마크 75.59 29.09 15.73 13.69 19.86

노르웨이 67.48 26.49 19.21 10.99 11.52

미국 40.59 16.47 3.63 6.25 14.24

프랑스 59.18 26.34 7.83 13.9 11.11

한국 29.98 13.26 3.67 4.75 4.75

[표 5] 2025년 5개국 CCPI 세부 지표

출처: CCPI.org, 2025

[그림 3] 2025년 5개국 CCPI 세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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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정책이 진보한 사례

⓵ 덴마크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2025년 세부 지수 구성

[표 6] 덴마크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및 2025 CCPI 세부 지수 구성

출처: CCPI, 2025

덴마크는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4위를 차지하며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2) 2025년 기준 세부 항목 별로는, 재생에너지 부문(15.73점)에서 ‘매우 높음(Very

High)’ 평가를 받았으며, 온실가스 배출(29.09점)과 기후 정책 부문(19.86점)에서 ‘높음(High)’로 평

가받았다. 다만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13.69점) ‘중간(Medium)’으로 평가가 그쳤다. 덴마크가 이처

럼 높게 평가받아 4위를 차지한 배경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혁신적

인 기후 정책 등 전반적으로 탄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CPI,

2025).

덴마크는 풍력, 태양광 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과

거 에너지 빈곤국이었던 덴마크는 에너지 다각화를 모색한 결과로 현재 전력의 67%를 풍력과 태

양광 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덴마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자원이 거의 없는

조건 속에서 이른 시기부터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구

조적 특징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덴마크의 기후법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 2045년까지는 탄소 중

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CO2 배출량을 110%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까지 설정하고 있다(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4). 2018년 채택된 에너지협약은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55%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은 탈탄소화-재생에너지, 탈탄소화-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

에너지 안보, 국내 에너지 시장, 연구혁신 및 경쟁력 등 총 6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김현주, 2024). 특히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가축 배출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2030년부터 점차 인상하며, 기후 효율적인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통해 농업 부문의 기후 대응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에너지 부문을 넘어 농업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 부문적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중간

2) CCPI는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후 대응을 완전히 이룬 국가가 없다는 의미로 1~3위를 상징

적으로 비워두고 있어, 덴마크는 사실상 1위 국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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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은 것은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덴마크의 강력한 국내 기후정책 기조는 ODA 전략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덴마크는 ODA

의 약 30%를 기후 행동에 할당하고, 그중 60%를 기후 적응에 집중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

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OECD, 2025). 특히 덴마크는 ‘녹색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국의 녹

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의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

십은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 협력국과의 관계에서 핵심 의제로 작동한다.

덴마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보상 노력도 선도하고 있다(외

교부, 2020). 2022년에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 등 기후변화 피해 개발도상국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기후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덴마크는

국내 기후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

다.

덴마크의 아프리카 기후 ODA는 주로 양자협력을 통해 제공되며, 주로 가장 위기에 처한 아프

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서부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 적응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후 재정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7년가지 아프

리카 그린기후기금에 약 2,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약 2억 1백만 유로를 약속하는 등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에너지기금(SEFA) 참여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시장 확

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강력하고 일관된 국내 기후 목표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CCPI에서 최고 순위를 달

성한 진정한 의미의 기후 선도국이다. 덴마크의 성공 요인은 화석연료 자원 부재라는 구조적 조건

을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의 동력으로 전환한 전략적 선택에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기후정책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는 CCPI 결과로 입증된다. 특히 녹색 전략 파트너

십을 통한 국제 협력 확대와 손실과 피해 보상 선도는 국내 정책의 성공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강화로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준다.

② 노르웨이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2025년 세부 지수 구성

[표 7] 노르웨이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및 2025 CCPI 세부 지수 구성

출처: CCP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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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덴마크 글로벌 기후 행동 전략

출처: stateofgreen.com, 2020
노르웨이는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하여 64개국 중 9위를 차

지하며(68.21점) 전반적으로 높음(High) 평가를 받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19.21점으로 ‘매우 높음(Very High)’ 평가를 받아 선도국 중 하나로 꼽혔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26.49점으로 ‘중간(Medium)’, 기후정책은 11.52점으로 ‘낮음(Low)’, 에너지 사용은 10.99점으로 ‘매

우 낮음(Very Low)’ 평가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이 26.49점으로 전체 점수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중간’ 수준 평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총 배출량, 배출 추

세, 1인당 배출량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배출

량을 보여준다. 전체 평가 체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부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항목의 중간 수준 평가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우수한 성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발생

시킨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의 높은 종합 순위는 재생에너지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자

원과 재생에너지가 병존하는 에너지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CCPI, 2025).

노르웨이 기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정 전력 체계와 화석연료 수출 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매우 높음’ 평가를 받은 핵심 근거는 전력 생산의 90~98%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에 있다(CCPI, 2025). 이러한 압도적인 수력 자원 활용

외에도 최근 풍력 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

력히 추진하고 있다(Norad, 2024). 그러나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수출국이라는 역설적 지위는

정책적 일관성과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야기하고 있다(한겨레, 2016). 노르웨이는 2017년 제정

된 기후변화법과 2021년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했으나,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는 현재 경로상 26.3%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

어 상당한 이행 격차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석유 및 가스 수출로 인한 역외 배출 책임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장기적인 2050년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심해 채굴 탐사

추진 등 정책적 모순을 비판한다. 또한 수력 발전의 생태학적 영향, 풍력 발전 관련 사미족 인권

침해, 급격한 산림 파괴 등 국내 환경 및 인권 문제도 정책적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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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서 배출 감축 노력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에

서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 정책 부문의 ‘낮음’ 평가 역시 목표 설정과 실제

이행 사이의 괴리, 그리고 화석연료 경제 유지와 탈탄소 전환 추구 사이의 정책적 불일치를 반영

한다.

한편, 노르웨이의 ODA는 국내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

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노르웨이 ODA는 GNI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UN 권고 기준

인 0.7%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외교통상부, 2008), 진보·보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빈곤 퇴치, 환경보호 등 주요 목표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노

르웨이는 2026년까지 기후 재정 지원 목표를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발적 기후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아프리카 기후 ODA는 식량 안보 개선,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산림 관리와 보전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는 노르웨이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브(NICFI)를 통한 대규모 REDD+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열대우

림 보존 사업은 국내 화석연료 수출에서 발생하는 역외 배출에 대한 비판을 국제적 책임 이행으

로 대응하는 전략적 효과를 창출한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되며 농업, 재난위험 감소, 기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IEA) 및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청정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내적으로는 화석연료 생산 유지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부진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기후 ODA 재원을 조달하는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다. CCPI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부문의 중요성이 가장 크고 이 부문에서 중간 수준 평

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9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생에너지 부문의 압도적 강점과

함께 국제 기후 재정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노르웨이의 기후 대응 모델은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의 한계를 ODA를 통한 국제 기후 책임 이행으

로 보완하고, 이를 통해 CCPI 고순위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적 통합 구

조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산림 보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국내 화석연료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

출을 국제적 탄소 흡수원 보호로 간접 상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자원

부국이 국내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확보하는 실용적 전략으로 평가되

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석연료 생산 구조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후 선도국으

로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 주요 내용

1.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

2.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수익성 강화

3. 효율적이고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4.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개발 및 가치 창출

장기 전력 분석

전력 공급 계획 : 2020년 37,869 MW → 2040년 50,053 MW

2040 전력 믹스(설비용량)

- 수력: 71.13%. 풍력: 12.43%, 태양광: 15.82%, 화력/열 에너지: 0.63%

재생 에너지 목표 2030년까지 유럽연합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최소 32%

[표 8] 노르웨이 2030년을 향한 에너지 정책(Energipolitikken mot 2030)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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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ETEP, 2021

2)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한 사례

⓵ 미국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2025년 세부 지수 구성

[표 9] 미국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및 2025 CCPI 세부 지수 구성

출처: CCPI, 2025

미국은 분석 대상 국가들 중 CCPI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최신 CCPI 평가에서 63개국 중

57위(총합 40.59점)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Very Low)’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8-2019년

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기후정책이 크게 후퇴한 시기였다. 트럼프 행정

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공식적 탈퇴를 시도하였으며(2017년 선언, 2020년 발효), 연방

차원에서 환경·기후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시추 확대 및 수출 정책을 기후정책의 국제적 신

뢰를 크게 하락시킨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노력이 있었으나, 연방 차원의 구체적인 화석연료

퇴출 목표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감축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CCPI, 2025).

미국의 CCPI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 정책 14.24점, 온실가스 배출 16.47점, 에너지 사용

6.25점, 재생에너지 3.63점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이 정책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갖추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는 매우 부진함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점수가 3.63점

으로 분석 대상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에너지 사용 점수 역시 6.25점에 불과해 높은 에너지 소

비 구조와 느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려움은 미국의 ODA 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별도의 단일 예산이 아니

라 연방 예산 내 여러 부처가 기능에 따라 ODA 예산을 분산해 집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에서는 주요 ODA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재정이 중단되며, USAID를 통해 수행되던 개도국

기후 적응·감축 사업이 철수되었다. OECD는 2025년 미국 의회가 행정부가 기후 및 개발원조 관

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2% 삭감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

고 있다. 파리협약 재탈퇴와 더불어 감축 목표(NDC)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등 미국이 기

후 관련 국제협력에서도 책임 이행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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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프리카 기후 ODA도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축소를 겪게 되었다. 기존 미국의 아프

리카 OD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었으며, 연평균 지원액은 EU에 비해 적었으나, 주요

공여국으로서 기후변화 적응과 농업,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바

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탈퇴했던 국제 기후 협력(파리 협정, Loss and Damage

Fund 등)에 재가입하며 ‘공정한 에너지 전환(JETP)’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별국가 친환경 전

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 이러한 국제 기후 협력은 전면 철회되거나 지

원이 축소되었다. USAID 등 대외원조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특히 150여 건의 기후·청정에

너지 지원 프로그램(총 12억 달러 규모)이 중단되었다(E&E News, 2025). 기후 ODA 수원국 전반

에 걸친 사업이 중단되거나 미국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아프리카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력(식량,

농업, 재난 대비, 보건 등)과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협력,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 적응 예산에 심각

한 공백이 발생하게되었다. 현재 미국-아프리카 간 기후 협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

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극빈층 증가, 기후재난 피해 심화, 국제개발협력 체제 약화, 글로벌

기후 행동 리더십 위기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국내 기후정책 측면에서도 2025년 미국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고 오히려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정책이 대표적인

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주요 선진국의 흐름과는 달리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50개 주 중 19개 주가 자체적으로 넷제로

(Net Zero)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방-주 정부 간 권한 분산 구조상 일부 주정부 및 지방 정

부가 독자적인 탄소세나 재생에너지 정책 같은 기후·환경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연방 정부 수준의

통합된 정책이 부재한 한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Climate Action

Tracker 등 국제기관은 2030년 미국의 배출 감축률이 2005년 대비 19~30%로, 파리협정 목표에 한

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편차와 연방-주 정부 간 권한 분산이라는 구조적 한

계로 인해 일관된 기후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과도한 에너지 소비 구조 대비 매우 느

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실질적 감축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분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임 기간 2017.1.-2021.1. 2021.1.-2025.1. 2025.1.-2029.1.

기후

ㆍ파리 기후협약 탈퇴

ㆍ청정전력계획 폐기 및

적정 청정에너지 규정 채택

ㆍ파리 기후협약 복귀

ㆍ적정 청정에너지 규정 폐기

ㆍ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공약

에너지 ㆍ기업 평균 연비규제 완화 ㆍ청정에너지 기술 확대 ㆍ평균연비규제 폐지

원자력 ㆍ원자력 경쟁우위 전략 제시 ㆍ선진원자로 개발 지원 ㆍ에너지 우위 회복

[표 10] 미국 2017-현재 정권별 주요 기후변화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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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STEP, 20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프랑스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2025년 세부 지수 구성

[표 11] 프랑스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및 2025 CCPI 세부 지수 구성

출처: CCPI, 2025

프랑스는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12계단 상승한 2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높음

(High)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항목 평가에서 ‘중간(Medium)’ 혹은 ‘낮음(Low)’ 평가를 받으

며 개선 과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서 ‘중간

(Medium)’ 등급을, 재생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서는 ‘낮음(Low)’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프랑스의

CCPI 평가 구조는 앞서 분석한 덴마크나 노르웨이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덴마크가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순위를 달성했고, 노르웨이가 재생에너지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아 9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아 25위에

머무른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기후정책 부문의 ‘낮음’ 평가는 프랑스의 기후 성과가 낮은 탄

소 집약도의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CCPI가 중시하는 재생에너지 전환과는 다른 경로이며, 이는 프랑스가 기후정책 평가

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CCPI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운송, 산업,

폐기물 및 LULUCF(토지이용, 산림) 부문에서 탈탄소화 노력을 추가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CCPI, 2025).

프랑스 기후정책의 핵심은 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전력 체계와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이 공존하

는 구조이다. 프랑스는 2030년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

향 조정하여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NECP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SNBC 3(National Low-carbon

Strategy)과 같은 중요한 프레임워크와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어,

정책 이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기후 정책의 핵심 로드맵인 국가 저탄소 전략(SNBC)은 5년 주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하고, 부문별(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산림, 산업)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체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국내 기후 예산(Green Budget)은 중앙정부

예산 항목을 환경 측면에서 ‘유리/혼합/불리’로 분류하는데, 2024년 예산안에서 총 예산 5,697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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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 397억 유로(6.9%)이 환경에 ‘유리’한 지출로 평가되었다. 특히 2023년과 2024 사이에 건물

(주택 리모델링), 교통(철도·저탄소 교통), 자연자원·생물다양성, 에너지(바이오메탄 등) 등 분야에

70억 유로의 지출이 추가되어 국내 기후 행동을 위한 재정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프랑스는 산업 전환 및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위한 ‘France 2030’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물

리모델링 철도·저탄소 교통, 바이오메탄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CCPI에서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이 ‘낮음’

평가를 받은 것은, 원자력 중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제약하고 있으며, 정책의 야심찬

목표 설정과 실제 이행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강력한 국제 기후 기여는 ODA를 통해 나타난다. 프랑스는 전체 양자 ODA 절반 이상

(약 58%)을 환경 및 리우협약 관련 활동에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금융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 2021-2025 기간에 연간 60억 유로의 기후 금융을 집행하고 약 3분의 1 수준을 기

후 적응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2021-2023년 동안에는 연평균 69.7억 유로를 집행

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프랑스 정부의 기여는 주로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를 통해 집행되며, 세계은행이나 GCF(녹색기후기금)와 같은 다자 기구에도 자금

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

적 ODA 목표로 삼고 있다. 기후 탄력성 강화,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 보호 등 기후 관련 프로젝

트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공공재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자간 기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U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에 최소 10억 유로를 지원하는 계획에 참여하여,

기후 데이터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 대응 금융·보험 매커니즘 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기금과 협력하여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전력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 부문적 탈탄

소화를 추진하는 과도기적 모델을 보여준다. CCPI에서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세부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은, 원자력에 의존한 온실가스 감축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과는

다른 경로임을 보여주며, 프랑스가 원자력이라는 독특한 에너지 구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내 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후 재정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DA의 58%를 환경 관련 활동에 배정하고 연

평균 70억 유로에 가까운 기후 금융을 집행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전환의 어려움을 국제적 기후

책임 이행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프랑스의 사례는 원자력을 보유한 국가

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기후 규범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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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주요 내용

저탄소국가전략

(Stratégie nationale bas-carbone)
2050년 장기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 제공

에너지다년프로그램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Energie)
유럽연합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생태계획

(Planification écologique)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

2023년프랑스기후에너지전략

(Stratégie française pour l’énergie et le

climat, SFEC)

에너지믹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전략

[표 12] 프랑스 주요 탄소중립 계획 동향

출처: 이유현, 2024.

5. 한국의 시사점 도출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2025년 세부 지수 구성

[표 13] 한국 CCPI 평가 지수 변화 추이 및 2025 CCPI 세부 지수 구성

출처: CCPI, 2025

'2015-2025 사례연구 대상 국가 CCPI 점수(Overall) 변화 추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는 전반적인 하락세 이후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며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15년 44.15점

으로 출발한 한국의 CCPI 종합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 25.01점으로 최저점을 기록

하며 큰 폭의 성과 저하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기후 정책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구조적 취

약성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2018년 최저점 이후 2019년(28.53점)과 2021년(29.76점)에 일시적인

점수 회복이 있었으나, 이는 추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23년 24.91점으로 다시 하락하

여 사실상 최저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일관성 없는 기후 정책 시행 및 단기적 성과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년 29.98점으로 반등한 이후, 2025년에도 동일한 29.98점을 유지하며 점

수가 정체되었다. 이는 2015년 초기 점수(44.15점) 대비 여전히 32.1% 낮은 수준으로, 분석 대상 국

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장기간 30점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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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개국 CCPI 세부 지표' 분석 결과, 한국은 4가지 핵심 지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종합 점수 정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온실가스 배출 (GHG): 한

국은 GHG 지표에서 13.26점을 획득하며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

준의 화석 연료 의존도와 산업 부문의 탄소 집약도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속도가 타국 대비 매우 더딤을 나타낸다. 특히 재생에너지 지표는 3.67점으로, 5개국 중 최저 점수

를 기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이행의지가 미흡하며,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특히, 덴마크(15.73점)나 노르웨이

(19.21점)와의 격차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국제 기준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

여준다. 에너지 사용 효율성 지표에서도 한국은 4.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산업,

수송, 건물 부문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정체되어 있으며,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구

조적인 비효율성이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정책 지표 역시 4.75점으로 최저점

을 기록했다. 낮은 정책 점수는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 전략, 이행 계획 등이 국제사회의

기대치 및 과학적 목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강력한 규제·인센티브

시스템이 부재함을 방증한다.

상기 분석처럼,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4』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3.8백만 톤으로 전 세계 총배출량(52,963백만

톤)의 약 1.2%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의 국가를 이어 높은 순위이다. 특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한국은

연간 12.58톤을 배출하여 주변국인 일본(8.31톤)이나 중국(11.11톤)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

국의 산업 및 에너지 구조가 여전히 탄소 집약적임을 시사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

하기 위한 배출 감축 노력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기후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

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제3차

대책을 보완·수정한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을 2023년 6월에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은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

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기후재난 예방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후 감시·예측 고도화, 안전사회 실현, 사회적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적응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 관리체계와 기후위험평가 법안을 마련하고, 적응 정보 활용 및 회복력 증진 시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대응을 넘어 통합적인 법

적 체계를 통해 기후 적응을 국가적 의제로 확립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적

응강화대책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이행할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4년 도출된 국가 기후 리스크 목록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기후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

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적응 대책이 재난 예방을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안정화까지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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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결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발협력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후-개발 넥서스 심화는 외부 불경제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담론

을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CCPI 분석 결과, 한국은 2025년 종합 점수 29.9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이는 2015년 초

기 점수 대비 32.1% 하락한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객관적으로 입

증했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대 핵심 지표 모두

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구조적 비효율성과 정책적 의지 부족이라는 근본적

인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책 사례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강력

한 국내 기후 목표 및 재원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기후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통합

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극심한 편차라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프

랑스는 국가 저탄소 전략 개정 지연 등의 정책적 정체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기후-개발 넥서스 시대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책무를 이행하고 ODA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정책 전환을 제언한다. 먼저, 한국은 현재 높은 온실

가스 배출량과 느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오늘의 화석상'

2년 연속 수상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

은 국내외 정책 일관성(Coherence)을 확보해야 한다. 덴마크 사례에서처럼 국내 기후 목표를 과학

적 요구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이를 ODA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ODA를 국내 정책의 선

진성을 국제사회에 확장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피구세(Pigou)와 코즈의 정

리(Coase Theorem)가 제시하는 외부 불경제 해결 논리를 ODA 재원 확보에 적용하여, 탄소 배출

량에 대한 국내 비용 부과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적인 기후 재원(Climate Finance)을 확보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음, 기후변화 ODA는 단순히 기술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저탄소 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의 논

의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ODA의 핵심 축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즉, 기

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노동자 및 취약 계층의 생존권과 형평성을 보호하는 지

원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ODA 사업에 적용하

여, 중앙정부 주도만이 아닌 시민사회,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ODA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며 국제적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전략적 파

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취약성 기반 적응(Adaptation)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식량

안보, 물 안보, 보건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기후 적응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를 빈곤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위협 증폭제(risk multiplier)'로 보는 기후-개발 넥서

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가 빈곤, 갈등, 인도적 위기를 복합적으로 심화시

키는 아프리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 구축

(Peacebuilding)을 통합하는 HDP 넥서스 접근법을 ODA 전략에 전면 도입하여 취약국 지원의 효

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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